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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김윤호*

1)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유사성을 지닌 한일 국가관료제간에 기능의 내용과 조직

규모 상 차이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은 미래의 

한국정부 기능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들 질문에 대한 해

답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47개 부처 중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

능들을 가장 높은 비율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법무부, 환경부(이상 규제정책 기

능), 산업통상부, 교육부(이상 분배정책 기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이상 재분배정책 

기능), 외교부(외교정책 기능)의 대기능들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 성청의 대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미시적 차원에서 양국 중앙행정기관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거시적 시각에서 기관유형별 양국 간 조직규모 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규제기관은 일본의 상대기관에 비해 대체적으로 약 2

배의 인력규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분배기관은 1.5배, 그리고 재분배기관과 외교기관은 

각각 80%와 40% 수준의 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노후생활보장,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 선진국 형 복지국가를 지향하

고,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역량을 한층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아울러, 일본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영역을 불문하고 잘 발달된 지리적 구조, 즉 각 

지역에 ‘지방지분부국’을 설치하고 중앙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한일 중앙정부기구의 비교연구가 간과한 실, 국 차원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

직규모 상의 미시적 비교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한일 비교연구, 기능, 조직규모, 정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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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흔히 한국과 일본은 사회, 경제, 기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된다.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일

본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 성장모델이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일

본의 중앙행정기관 및 제도상에 있어 매우 높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교육제도, 

사법제도, 고시제도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조직 및 제도상 유

사성의 기원은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기구에 이식된 일본식 조직체계에서 찾을 수 있

다. 미국 군정청은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조직체계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한 것이었

다. 1948년 최초의 대한민국 정식 정부조직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기존 (군정청)조직

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쓰지 않을 수 없었다(조석준･임도빈, 2010: 47). 일본식 제

도에 익숙한 사람들 밖에 없던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한일 정부기구의 유사성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 태동기에 있어서는) 사

회학적 신제도이론에서 말하는 모방적 동형화 (mimetic isomorphism)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임도빈, 2011: 237). 다만,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식 행정학이 도입

되면서, 각종 정부개혁을 할 때 서구 행정원리들이 우리정부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늬만 도입된 것”들이었다. 즉 일본식 행정체계에 기본 바탕을 둔 우

리나라 행정조직에는 최근의 신공공관리론 등의 서구 원리들이 체질상 맞지 않는 요

소가 있었으며 무리하게 끼워 맞춰지는 형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

라 중앙 정부조직은 “과거의 영속성을 가지면서 부분적 진화”를 해왔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조석준･임도빈, 2010: 48). 

한일 정부기구의 유사성은 기타 국가들과의 비교연구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

다. 그 예로 김두래 외(2015)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 6개국 중앙정부 간 

경험적 비교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김두래 외(2015)는 한국과 미국, 영국, 스웨

덴, 일본, 프랑스 독일의 중앙정부 조직의 대기능(즉, 실, 국 수준의 단위에서 수행하

는 기능)에 대한 교차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림 1> 은 “현행 정보와 공식 원천자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획득”한 7개국의 중앙정부 223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총 2054

개 대기능을 근거로 하여 각 정부의 부처 당 평균 대기능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부처 당 평균 대기능수가 각각 5.8개, 4.9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근접한 값을 보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총 부처(소

속기관 포함)수를 보더라도 기타 국가들 (미국 68개, 영국 24개, 스웨덴 12개, 프랑스 

18개, 독일 14개)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47개, 40개로써 매우 흡사한 구조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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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림 2> 는 각국의 부처별 대기능수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일 양국은 대부분의 부처(또는 성청)가 대기능수 10개 이내

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은 한국의 총 272개 대기능(행정자치

부의 <정부조직 기능분류표> 에 기초)과 각국의 대기능(미국 759개, 영국 364개, 스

웨덴 124개, 일본 195개, 프랑스 227개, 독일 113개)을 교차분석 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기능들과 각국의 대기능들 간의 쌍대 비교에서 내용상 유사한 기능

들의 비율, 즉 합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일 양국은 미국(7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합치율(64.3%)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272개 대기능 중 175개의 기능들을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기능 수가 759개에 달함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대기능 합치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부처 대기능수 평균치

           출처: 김두래 외(2015: 609),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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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부처 대기능수 분포

             출처: 김두래 외(2015: 608), <그림 1-1> 

<표 1> 한국과 6개국 간 대기능 합치율

국가명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프랑스 독일
전체

유사 대기능 205/272 111/272 64/272 175/272 156/272 114/272

대기능
합치율

75.4 40.8 23.5 64.3 57.4 41.9 50.6

출처: 김두래 외(2015: 613)

위에서 논의한 통계수치가 보여 주듯이 조직구조의 분화수준과 대기능의 내용 측

면에서 한일 양국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 정부조직의 편제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앞서의) 일반적 견해

를 다시금 확인시킨다. 서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

가주도형 발전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에, 국가관료제의 효율성을 강조하

는 등 높은 제도적 유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msden, 1989; World 

Bank,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국가 행정시스템에는 기능상 상이점

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김종성･정용덕, 2000; 정용덕, 2002). 한국은 강력

한 대통령제인 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정치제도적 차이가 

국가관료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염재호, 2009: 78).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유사성을 지닌 한일 국가관료제간에 기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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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직규모 상 차이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즉, 한일 중앙정부 기구 

간 유사성 속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하는 바다. 물론 앞서 언급한 

김종성･정용덕 (2000), 그리고 정용덕(2002)도 한일 중앙정부 기구의 조직규모 상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양국의 부처(일본의 경우 성청)들을 정책기능 

별로 분류하고 (예컨대, 규제기관, 분배기관, 재분배기관 등), 각 기관유형 별로 한일 

국가관료제를 비교한 거시적 연구였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에서는 각 부처(또는 성

청)내 세부 기능들을 상대국의 해당기능들과 비교하는 미시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되, 거시적 시각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중앙정부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대)기

능을 수행하는 7개부(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외교부)를 정책유형(규제기관, 분배기관, 재분배기관, 외교기관)별로 분류하고, 각 

부의 대기능을 이에 상응하는 일본 성청의 (대)기능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시적 차원에서 양국 중앙행정기관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수행하지 않는 고유한 대기능은 없는

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거시적 시각에서 기관유형별 양국 간 조직규모 상의 차이는 

없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미시적, 거시적 비교를 동시에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혼합적 성격을 지닌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한일 

국가관료제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두되,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의 

미래 지향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과 구조는 어떤 형

태로 변화해야 하는가? 이러한 행정환경을 먼저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정부 기능과 조직구조를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행정환경에 적합한 

한국정부의 기능과 조직구조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론의 여

지가 있을 수 있으나) 1970-80년대 우리나라는 일본이 앞서 실행하여 성공한 섬유공

업, 제철, 조선, 자동차, 전자･반도체 등 수출주도형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재의 세

계 10대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부성

화의 원리’와 ‘조직규모’에 대해 논하고, 다음으로 한국의 7개 부를 비교분석의 기준

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를 포함한 연구방법론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각 대기능의 내용 

및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비교분석과, 기관유형 별 거시적 비교분석이 이어

진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논의와 결론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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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성화의 원리와 조직규모: 이론적 배경

흔히 조직(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앙정부기구)은 목표 지향적 (goal-directed) 

실체로 이해된다. 이때 조직은 상위목표(또는 공식목표)와 하위목표(또는 운영목표)가 

연속적으로 연계된 ‘목표-수단의 계층제’(means-ends hierarchy)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김윤호, 2010: 288). 다시 말해, 조직 구조의 설계는 개개인의 직책들이 집단들

로 분류되고, 다시 이들 집단들이 보다 큰 집단 내지는 단위들로 분류되고 이러한 과정

을 전체 조직이 최고관리층에 의해 포괄되어 질 때 까지 반복되는 것으로 가정 된다.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조직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예, 운영

목표)에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예, 공식목표)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분화된 

과업들은 어떻게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집단 또는 단위들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가? 

Gulick(1937)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성화의 원리’를 제안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부성화의 원리’와 그 하위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능구조’

와 ‘지리적 구조,’ 그리고 Lowi(1972; 1985)의 정책목표에 기반 한 기관유형에 대해 

기술한다. 아울러 한일 국가관료제의 비교에 있어서 ‘조직규모’에 초점을 맞추게 된 근

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부성화(部省化)의 원리

고전적 구조론, 특히 행정관리학파(administrative management school)의 대

표적 학자인 Luther Gulick(1937)이 제시한 ‘부성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homogeneity)에 의하면, (한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과업은 하부단위로 세분화되

어야 하고, 이같이) 수평적으로 분화된 업무는 다시 동질적인 것들끼리 통합하여 집단

(즉, 部 또는 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때 동질적이지 않은 업무들은 동일한 집단

으로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 간 업무의 중복을 막고, 나아가 일의 

낭비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다툼도 방지하기 위함이다(김병섭 외, 2008: 98). 

1) 기능구조 (functional structure)

전통적으로 정부기관들은 공통된 목표 또는 유사한 기능별로 조직화(부성화)하는, 

즉 기능구조의 형태(functional form)를 취하여 왔다(Golembiewski, 1987).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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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 중앙정부의 경우 (국 또는 실 단위의) 272개 대기능들을 유사한 과업들 끼리 

묶어 47개 부처로 통합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기능구조는 기능별로 부성화된 각 

부서(한국의 경우 부처, 일본은 성청)가 고유기능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처이기주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기능들과의 협조를 약

화시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한 조직 내에 A, B, C라는 기능이 있다고 할 때, 

조직의 정점에 있는 오직 한 사람의 관리자(부처의 경우 장관)만이 이들 기능을 연결

하는 흐름과 관련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권화된 의사결정구조

를 지니게 된다(Golembiewski, 1995: 57). 

2) 지리적 구조 (geographical structure)

기능에 기초한 부성화 이외에 지역에 의한 부성화도 있는데, 이는 한 조직이 지역

별로 지사 또는 지점을 두는 형태이다(Gulick, 1937). 환경부가 지역 또는 유역별 환

경청을, 고용노동부가 각 지역에 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하는 것이 그 예다. 지역에 기

초한 구조설계를 지리적 구조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지역별 고객의 요구 또는 해결해

야 할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적용된다(Daft, 2010: 74). 따라서 각 지부

(부처의 경우 지방청)는 지역 고객의 특수한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며, 본부(중앙) 보

다는 해당 지역의 목표에 더 충실하고자 한다. 이 같이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각 

지점 또는 지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

대 맥도널드 햄버거의 종류와 맛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질적이다(김병섭 외, 2008: 

95-96). 또한 유역별 환경청이 적용하는 하천의 수질오염 기준은 전국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다.1) 

3) 정책목표에 근거한 기관유형

흔히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은 정부기관을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혹은 공공정책)

의 유형에 따라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 분배기관(distributive agency), 재

분배기관(redistributive agency), 구성기관(constituent agency)으로 분류한다

(Lowi, 1985; Meier, 1993; 김종성･정용덕, 2000; 정용덕, 2002). 기관의 주된 기

능 또는 정책목표(policy goal)에 따라 정부기구를 분류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유형은 

1) Gulick(1937)은 이외에도 절차와 수혜자에 근거한 부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는 

내용상 거리가 있기에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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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기능에 바탕을 둔 부성화와 이론적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

제기관, 분배기관, 재분배기관, 그리고 구성기관의 하위유형인 외교기관2)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1)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꾀하며, 이를 위해 개인들의 행태를 통제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집행하고, 불복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Lowi, 1985). 규

제정책으로 인한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간에

는 영화적 경쟁(zero-sum game)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며, 대개의 경우 전자는 후자로부터 포획될 가능성이 크다(김종

성･정용덕, 2000: 174). 결국, 규제기관은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렬

하고 불안정한(intense and unstable) 정책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Lowi, 1985). 본

부와 지역별 현장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부로부터 현장에 파견된 고위직 간부가 

양자를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한다. 즉, 이들 고위직 간부는 현장직원들에게 충분한 재

량권을 줌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합한 규제정책의 집행을 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부의 법령이나 선례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현장직원을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Lowi,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규제기관은 다양성과 표준화가 내재된 ‘지리

적 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

정거래위원회 등이 규제기관의 예이다(김종성･정용덕, 2000: 175). 

(2) 분배기관

분배기관은 기관목표에 있어서 규제기관과는 정반대적 성격을 지닌다(Lowi, 

1985). 분배기관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따

라서 이들 구성원들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아닌 후원자와 고객의 관계를 맺는다. 분

배기관이 배분하는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에 당사자들 

간에 비영화적 경합 관계(non-zero-sum game)가 형성된다(김종성･정용덕, 2000: 

170-171). 또한 지역별 현장부서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기능적 분권화(functional 

2) 구성기관은 나머지 세 유형 (즉, 규제, 분배, 재분배정책)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인식 된다(Meier, 1993: 110). 따라서 구성기관의 하위

기관들은 상호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성기관의 주요 하위

기관 중 하나인 국가안전외교(national security-foreign)기관(Meier, 1993: 110)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주석 3)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가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방위성의 인적

규모 자료에 내재된 문제로 인하여 외교기능(즉, 외교기관)에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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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의 형태를 지닌다(Lowi, 1985). 결국 분배기관은 지역별 다양성

이 어느 정도 허용된 지리적 구조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종성･정용덕, 2000: 171). 

(3) 재분배기관

재분배기관도 분배기관과 동일하게 사회구성원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배분한다. 하

지만 재분배기관의 경우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Lowi, 1985). 예를 들어, 빈곤한자와 부유한자, 노년의 실업자와 젊은 직업

인 등이다. 즉, 재분배기관은 특정 계층의 구성원들로부터 다른 특정 계층의 구성원들

에게 편익을 이전시키는 정책 사업들을 수행한다(정용덕, 2001: 3). 복지, 공공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임대주택 등이 그 좋은 예다. 아울러, 재분배 정책사

업의 내용상의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사회계층 간 편익의 변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

(Lowi, 1985). 예를 들어, 사회보장 수혜자격 규정에 있어 한 단어의 변경, 소비자물

가지표(CPI)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의 변경 등은 계층 간 부의 분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분배기관은 본부와 지역별 현장부서 간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즉, 법규를 통해 지역별 현장부서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자 하

며 따라서 각 지역의 현장부서는 본부와 강한 수직적 연계를 맺고 있다(Lowi, 1985). 

결국, 재분배기관의 전국에 분산된 현장부서들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는 (이들 부서 간에) 다양성이 억제된 지리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

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이 재분배기관의 대표적 예다(김종성･정용덕, 2000: 

173). 

(4) 외교기관 

외교기관은 앞서 논의한 규제, 분배, 재분배기관과는 달리 사회구성원들에게 피부

에 와 닿는 정책을 산출하거나 집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교기관은 외국과의 관계

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 내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

국을 수호하는 국방기능과 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에 혜택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교부는 세계 각지에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와 같은 현장부서, 즉 재외공관을 두고, 각 지역에 적합한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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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은 다양성이 내재된 지리적 구조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부입장

에서 볼 때 각 지역 재외공관은 해당 국가에 관한 최신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정보원이다. 

2. 조직규모

조직구조, 특히 위에서 논의한 기능과 지역별 부성화의 결정 요인으로서 조직규모

(organizational size)는 많은 조직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조직규모를 정

의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요소가 조직 내 근로자의 수다(김병섭 외, 2008: 

142-143). 이는 근로자의 수가 다른 조직규모의 지표들(예, 강의실의 수 또는 병원의 

침대수와 같은 물리적 수용능력, 고객 또는 수강생의 숫자, 소유자산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양: Kimberley, 1976)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

직규모를 변수로 이용한 연구의 80% 이상이 조직규모를 근로자의 수로 정의하고 있

다(김병섭 외, 2008: 143; Daft, 2010: 17). 나아가 많은 연구결과가 규모가 조직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한다(예, Blau & Schoenherr, 1971; 

Child, 1972). Blau & Schoenherr(1971)의 연구에 의하면 규모의 증가에 따라 수

평적 분화(즉, 기능의 분화 또는 전문화, 그리고 지역적 분산 또는 지역출장소의 증가)

와 수직적 분화(즉, 직위 수의 확대 또는 계층수의 증가)도 일정비율로 증가한다고 한

다. 그러나 규모와 분화 간에는 정의관계가 성립하나 그것은 선형적이 아닌 일정수준

을 넘어서면 분화비율이 감소하는 체감적 경향을 지녔다는 것이다. 한편, 조직의 분화

가 심화될수록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즉, 기능의 통

합 및 조정에 힘을 쏟는) 조직일수록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Lawrence & 

Lorsch, 1967).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사조 하에서 작

은 조직의 장점-특히 급변하는 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부조직은 커야(즉, 확대되어야)한다는 압력에 

놓여온 것이 사실이다. Niskanen(1971)은 정부조직 내 관료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승진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규모의 극대화, 즉 조직규모의 확대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부구성원의 이기적 동기도 작용하겠으나, 21세기의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원, 기술, 인재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큰 조

직이 (그렇지 못한 작은 조직에 비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Daft, 2010: 

452-454).3) 다시 말해, 국가관료제의 경우 그 규모가 클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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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방면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된다고 가정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해 나아간다. 

Ⅲ. 방법론

한일 중앙행정기관(각각 47개 부처와 40개 성청)의 비교에 있어서 어느 부처 또는 

성청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는 없는 (대)기능들, 예컨대 국가보훈처, 통일부, 병무청,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제반기능들, 을 수행하고 있다(김두래 외, 2015: 

518). 반면, 일본 정부는 내각부의 오키나와 진흥개발 기능, 국토교통성의 북해도 종

합개발 기능, 궁내청의 제반기능들(예, 황실기록 및 능 관리; 황실재산 및 설비의 관

리), 경찰청의 황족 호위와 관련기관 경비기능, 부흥청의 제반기능(동일본대재해로 부

터의 부흥), 기상청의 지진 및 화산 감시, 관리 등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

두래 외, 2015: 519). 물론 이들은 양국의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영향을 받은 비교

적 극단적 예들 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이점들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와 귤’ 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교하는 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위 사과와 사과, 

귤과 귤 등을(즉 같은 종끼리) 비교하기 위해 양국의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덜 영향 받

은,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부처의 (대)기능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유

하자면, 한국의 제주감귤과 일본의 유명 감귤산지인 시즈오카산 감귤을 당도, 맛, 영

양분, 크기 등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다. 

김두래 외(2015)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272개 대기능들과 6개국 각 중앙정부 대

기능들간의 합치율(즉, 보편성 정도)을 한국의 47개 부처별로 도출하여 그 정도에 따

라 4개 집단(즉, 집단1: 70%이상; 집단2: 50%이상 70%미만; 집단3: 30%이상 50%

미만; 집단4: 30%미만)을 제시하였다. 평균 합치율이 가장 높은 집단1에 속한 부처로 

외교부(88.1%), 법무부(80.6%), 보건복지부(79.2%), 산업통상자원부(75.0%), 고용

노동부(70.0%)를 들고 있다4). 본 연구는 이들 5개 부와, 차상위 집단에 속한 기관 중 

3) 기업들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이 그 좋은 예이다. 

4) 집단1에는 국방부(77.1%)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기능을 담당하는 방위성의 

대기능별 인력규모 관련 자료는 자위대 소속 인원(실질적인 군인)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인 출

신 인원만 반영된 국방부의 대기능별 인력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인력규모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의도에 부적합한 면이 있어, 부득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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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합치율을 보인 교육부(66.7%)와 환경부(64.3%)를 포함하여 총 7개 부에 

초점을 두고, 각 부의 대기능들과 일본의 관련 성청의 대기능들을 각 대기능의 내용 

및 대기능에 투입된 인적자원(즉, 조직) 규모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행한 한일 양국 대기능의 부처별 합치율에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100%를 기록하는 등 7개 모든 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합치율을 보였

다(자세한 내용은 “결과분석” 부분 참조). 즉,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보편

화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들 7개 부들을 분석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본 연구가 목표

로 하는 ‘유사성 속의 차이점’ 발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대)기능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자치부(행자부)에서 발

행한 <정부조직 기능분류표> (2014년 4월 27일 현재)와 일본 총무성의 <행정기구도> 

(2014년 7월 1일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양국 중앙정부의 기능비교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된 것은 행자부의 기능분류표이다. 기능분류표에 나타난 7개부의 실, 국 수준

의 단위5)에서 수행하는 총 56개 대기능6)에 일본정부의 관련 10개 성청의 59개 대기

능들을 합치(matching)시키는 작업을 하였다.7) 양국 정부의 대기능 비교분석에 있

(와 방위성)를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별개의 국 또는 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하나의 대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행자부의 <기능분류표> 에는 대기능 분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예도 포함되어 있다: 

1) 국 또는 실에 속한 여러 개의 과 중 서로 관련된 몇 개의 과를 하나로 묶음; 2) 상호 기능상 

연관된 몇 개의 국, 실, 또는 소속기관을 하나로 묶음; 3) (과와 국의 중간적 지위를 지닌 소위 

[담당])관 몇 개를 하나로 묶거나, 하나의 관 또는 소속기관을 별개의 대기능으로 분류. 따라

서 일본의 대기능 분류에서도 행자부의 <기능분류표> 상의 이러한 예들을 따랐다. 

6) 행자부의 <기능분류표> 상에 나타난 총 272개 대기능에는 장차관실, 청차장실, 운영지원과, 

대변인, 기획조정실, 감사관 등에서 수행하는 각 부처의 ‘공통기능’이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도 ‘공통기능’은 논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일본 중앙정부 각 성청의 대신관방, 장관관

방, 사무국, 총무부 등에서 행하는 지원스텝기능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다 

정교한 교차분석을 위해 행자부의 <기능분류표> 상 ‘공통기능’ (예,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외

교부의 외교안보연구원), ‘기타기능’ (예, 환경부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또

는 여타 대기능 (예,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 국립수사과학연구원, 인사혁신처의 중앙공무

원교육원)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의 대기능으로 보았으

며,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착오로 보이는 몇몇 분류는 조정하였음을 밝힌다. 그 결과 7개 부

처로 부터 총 56개의 대기능을 산출하였다.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공통기능이 아닌 별개의 

대기능으로 보게 된 근거는, 각 부처별로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며 (즉, 고유영역으로 인식함) 따라서 부처 간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

다 (즉, 공통기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7) 김두래 외(2015)에서는 한국의 47개 부처에서 272개 대기능, 그리고 일본의 40개 성청에서 

195개 대기능이 확인되었다. 전체 부처(성청) 및 대기능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덜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2001년 ‘하시모토 행정개혁’으로 알려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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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대기능의 내용적 일치성과 차별성 확인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실 또는 국 단위에서 수행하는 대기능을 일본에서는 복수의 실 또는 국에서 수행

하고 있을 경우 일본의 해당 실, 국을 모두 매칭하였다. 즉, 일본의 복수의 실 또는 국

과 한국의 한 개의 실 또는 국간에 서로 기능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한국

(또는 일본)정부에서는 특정기능이 대기능 (즉, 실이나 국)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일본(또는 한국)정부에서는 해당 기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특정의 (단일) 과에서 수행

되고 있을 경우 해당 기능은 고유한(즉, 차별화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적 강조점인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와 관련하여, 

미시적 차원의 비교분석은 기능구조와 지리적 구조에 기반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인 한국의 7개부의 실, 국 수준의 56개 대기능과 일본의 관련 10개 성청의 59개 

대기능은 당연히 기능별로 분류된 것이며, 따라서 기능구조가 가정되어 있다. 아울러, 

양국의 이들 수치에는 지역별 정책집행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리적 구조 

측면에서의 한일 중앙정부기구의 인력 비교분석도 가능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비교분

석은 Lowi(1972; 1985)의 정책목표에 따른 4가지 기관유형별 비교분석 방법을 취하

였다. 즉, 한국의 7개부를 정책목표에 따라 4가지 기관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본의 성

청도 마찬가지로 분류하여 양국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이,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

라 미시적 차원의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전자에 치중한 선행연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

웠던 양국 정부 간 실, 국 차원의 보다 상세한 기능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의 비교분석 방법을 취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맹점을 메운다는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Ⅳ. 결과분석

한일 양국의 중앙정부 대기능 교차분석 결과, 총 56개의 대기능 분류 항목들 (한국

의 7개 부 기준) 중 49개 항목에서 서로 중첩되어, 87.5%의 합치율이 산출되었다. 이

는 총 272개 대기능을 대상으로 행한 교차분석에서 산출된 한일 정부기능 합치율 

성청 통폐합에 있다. 당시 13개 성청이 정리, 통합되었으며, 기관 내 국의 총수를 줄이는 등 

행정의 슬림화가 이루어졌다(하정봉, 2009: 134-142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보

편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7개 부의 56개 대기능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일본 

10개 성청의 59개 대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통적 임무를 지

닌 기능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더 수평적으로 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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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김두래 외, 2015)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이다. 국가 간 합치율이 최상위 수

준에 있는 7개 부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속성 상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일 각 정부는 고유한 기능들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개 대

기능에서, 그리고 일본은 10개 대기능에서 상대국에는 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일 중앙정부 기능의 유사성 속의 차이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7개 부

처들을 정책유형별로, 즉 규제정책 기관, 분배정책 기관, 재분배정책 기관, 외교정책 

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8) 

1. 규제기관

1) 법질서 유지 기관

우리나라의 국가형벌권 행사와 범죄인 교정, 출입국관리사무 등 제반 법질서 유지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기관은 법무부이다.9) 법무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의 출범과 함께 존속하고 있는 ‘권력 부’ 중의 하나이다(조석준･임도빈, 2010: 324).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Lowi, 1985; Meier, 1993: 83). 법무부에 상응하는 기능들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

앙행정기관은 법무성이다.10) 법무성의 효시는 1871년 설치된 사법성이며, 전후 

1948년 사법기능이 분리되어 법무청으로 개편되었고, 1949년에는 법무부로, 그리고 

1952년 법무성으로 개칭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청의 조직도 상에서도 내각부

8) 본 연구는 Lowi(1985)의 기관유형을 적용한 국내의 기존연구들(김종성･정용덕, 2000; 정용

덕, 2002)과 같은 맥락에서 부차원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비교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보다 정교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실, 

국 차원의 유형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 예컨대, Kim(2016)은 국(bureau)수준의 미국 연방정

부 기구들을 총 16개의 구체적 분류기준을 근거로 하여 5개 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조직

구조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9) 법무부 소속이지만 (외)청인 검찰청은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행자부의 <기능분류표> 

상 47개 기관은 부, 처, (외)청, (부처형)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즉 (외)청은 별개의 행정기

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과 6개 국가 간 대기능 합치율면에서 검찰청은 

40.5%에 불과하였다(김두래 외, 2015: 12).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나머지 6개부와 관련

해서도 소속기관이지만 (외)청인 경우는 해당 부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10)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Department of Justice 내 Bureau of Prisons/Federal Prison 

System, Office of Justice Programs, Criminal Division, Civil Rights Division, 그리

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등이 해당한다(Lowi, 1985; Meier, 1993: 83; 김두래 외, 2015: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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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총리대신), 총무성(총무대신) 다음으로 법무성 (법무대신)이 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부 내에서의 지위도 매우 높다(東洋經濟新聞社, 2001: 60). <부록 1> 은 

법무부와 법무성을 기능 및 인력차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11) 먼저 법무부의 총 

인력은 21,098명인 반면 법무성은 39,086명을 지니고 있다(이후 나타나는 부록들의 

표에서 괄호 속의 수치는 해당 기관의 총 인원, 또는 총 인원 중 해당 기능들을 수행하

는 인원의 합을 의미). 아울러, 법무부의 7개 대기능 모두 법무성에서도 수행되고 있

고, 따라서 두 기관의 대기능 합치율은 100%(법무부 기준)이다.

‘유사성 속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양 기관의 합치

(matching)된 대기능을 서로 비교분석 해 본다. 이를 위해, 양국의 인구규모의 차이

를 고려하여 법무부의 각 대기능을 담당하는 인원에 2.52를 곱한 값 (즉, 부록의 ‘인

구비례’란에 표시된 값)과 법무성의 상응하는 대기능 인력규모를 비교하기로 한다.12) 

먼저, ‘범죄예방, 교육 및 사회 내 처우 기능’과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정책 기능’의 인

력규모에 있어서, 법무부는 법무성에 비해 인구대비 (이후 생략) 각각 1.29, 1.26배에 

해당하는 인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능에 있어 양 기관은 대체적으로 

대등한 인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정책수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 기능,’ ‘검찰행정 기능,’ ‘법 수형자 수용 및 교정, 교화 기능,’ 그리고 ‘교육연구’ 

기능에서는 <부록 1> 에 나타나듯이 법무부는 일본의 상대기관에 비해 2배 이상의 인

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와 교도관의 교육훈련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연

수원(‘교육연구’ 기능 참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비

11) <부록 1> 에서 <부록 7> 에 나타난 한국의 7개부와 일본의 상대성청간의 대기능 교차분석

은 김두래 외 (2015)의 ‘4.4. 한국과 일본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중 pp.525-528, 

pp.530-532, 그리고 pp.541-54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해

당 자료가 수정, 보완되었음을 밝힌다. 

12) 행자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4년 현재 

50,423,955명이며, 총무성이 발표한 같은 해 7월 현재 일본의 (추계) 인구는 약 

127,288,000명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일본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대략 2.52배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OECD의 등 국가 간 정부인력 비교 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이 

‘공무원 1인당 국민’수와 같은 인구비례 공무원 수이다 (참조: 통계청 http://www. 

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2). 국가기능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러한 기준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해당기준의 보다 정교한 적용을 위해, 국민(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을 주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는 규제기관, 분배기관, 재분배기관에 한정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외교 담당기관과 관련해서는 각주 15를 참조). 물론, 이들의 각 기관 내에

서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단위 (실, 국)도 존재하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이들 세 유형의 기관에 일괄적으로 ‘인구비례’ 척도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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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배나 많은 검찰행정 및 교정인력(즉, ‘법 수형자 수용 및 교정, 교화 기능’)과 무관

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범죄자 처벌13)과 수형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한국

이 일본에 비해) 더 철저하다는 것을, 그리고 효과적인 검찰 및 교정기능을 위해 검사

와 교도관의 교육훈련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인권기능’에 있어

서 법무부의 인권국은 법무성의 인권옹호국에 비해 5배의 인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성의 경우 전국에 흩어진 ‘지방법무국’을 통해서도 인권옹호 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며14) 따라서 앞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 법무성은 법무부에는 없는 ‘종합 및 지역별 민사행정사무’ 기

능에 무려 9,000명이 넘는 인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전국에 지역별 사무

소를 두고 현장에서 직접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지리적 구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기관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쾌적한 

자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석

준, 임도빈, 2010: 311). 공기와 물 등 공공재(public goods)에의 접근을 제약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는 주요 규제기관 중의 하나이다(Meier, 1993: 84; 

Lowi, 1985; 김종성, 정용덕, 2000: 175; 정용덕, 2000).15) 환경부는 1980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1990년 국무총리실 소속의 환

경처로, 그리고 1994년 현재의 환경부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참모적 성격(즉, 

연구기능 중심)의 환경처에서 계선적 기능을 지닌 환경부로의 발전은 급속한 산업화

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 그리고 지구환경문제 등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어지면서 정

책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조석준･임도빈, 2010: 312). 환경부의 대기

능들을 수행하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은 환경성과 공해등조정위원회(총무성 소속의 

외국)이다. 환경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성도 (2001년 하시모토 행정개혁 때) 환

경청으로부터 승격되었으며 이는 국내환경문제의 심각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문제 등 

13) 법무부의 검찰국은 외청인 검찰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자 처벌 기능을 수행한다. 

14) 일본 법무성 공식 홈페이지 (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index.html) 

참조. 

15)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우리나라 환경부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143

지구환경문제의 고조에 따른 것이다(東洋經濟新聞社, 2001: 144). 환경청으로부터의 

격상 시기에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7년이나 앞선 것은,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조직개편의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 측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부록 2> 는 환경부의 10개 대기능이 일본의 관련 기관에서도 모두 수행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즉, 합치율 100%). 또한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생태계 및 

국립공원)보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기능에 있어서 

환경성과 (인구대비: 이하 생략) 대등한 인력을 지닌 반면, ‘국제협력, 지구온난화방

지’ 기능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의 인력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환경성이 국

제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상이다. 그러나 ‘환경정책 총괄,’ ‘환경보건

기반 육성,’ ‘환경분쟁조정,’ ‘기후 및 대기정책,’ ‘수질보전 및 상하수도 관리,’ ‘지방 

환경관리,’ ‘교육연구’ 기능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의 2배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인

력규모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남한)의 국토 넓이가 일본의 약 27% 수준임16)에도 

불구하고, ‘지방 환경관리’ 기능에 투입된 환경부의 인력이 절대치 기준으로 상대기관

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양 기관 모두 800명대 수준)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매일 

전국 각지의 미세먼지 및 수질오염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의 

정책지원 담당)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 비해 (절대치 기준으로) 오히려 60명 정도 

많은 인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와 같이 국내의 환

경문제의 방지 및 해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환경부의 모습은, 예컨대, (주요 

공해 발생국으로 알려진) 중국에 인접해 있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해의 심각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 환경성은 한국이 결핍한 방사성오염물

질에 대한 관리기능을 위해 16명의 인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2011년 발생한 후쿠

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17) 

2. 분배기관

1) 산업 및 무역의 진흥 기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서비스업), 광공업, 통상, 무역 등 모든 산업의 발전을 진흥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산업(기업인)을 지원하

16) 한국(남한)의 국토면적은 100,210km

이며 일본은 377,930km


이다 (https://ko.wikipedia. 

org/wiki). 

17) 환경성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nv.go.jp/jishin/rm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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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

서 분배기관에 속한다(조석준･임도빈, 2010: 343; 김종성･정용덕, 2000: 170-171; 

정용덕, 2000). 주요고객인 기업인들은 이 기관을 선호하며,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

기 위해서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철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산업통

상자원부를 “강력”하게 지원한다(김종성･정용덕, 2000: 171). 산업통산자원부의 근

간은 1948년 설치된 상공부에 있으며,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2013년 당시 지식

경제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현재의 부가 되었다. 과거 상공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수출주도형으로 이끈 주역이었으며, 기업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 지원, 조정하는 기능을 하였다(조석준･임도빈, 2010: 

343).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은 경제산

업성과, 그 소속기관인 자원에너지청이다.18) 경제산업성의 시초는 1925년 설립된 상

공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전후 1949년 통산산업성(통산성)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는 

2001년의 행정개혁 전까지 존속되었다. 경제산업성은 2001년의 행정개혁 때 기존 

통산산업성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측면에서 기관명만 변경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침체된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2-3개의 국을 

단일의 국으로 통합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東洋經濟新聞社, 2001: 

116-117). Chalmers Johnson(1982)이 그의 저서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MITI 

and the Japanese miracle)에서 주장하였듯이 통산성은 과거 일본 기업의 해외진

출과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일본의 눈부신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부록 3> 은 산업통상자원부의 6개 대기능 모두 일본의 관련 성청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합치율 100%).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산업성에 비해 (산업구

조 개혁과 같은 거시적) ‘산업정책,’ ‘제조업 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능에 있어

서 약 3/4 정도의 인력만을 지니고 있으나, ‘에너지 자원정책’ 기능에서는 1.5배 (자

원에너지청 비교),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 기능, ‘무역’ 및 ‘투자 진흥,’ ‘창의산업,’ 

‘산업기술개발,’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기능에 있어서는 2배에서 2.6배에 이르는 

인력규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이 ‘제조산업국’을 별개로 두

어 342명에 달하는 인력을 지니고 있는 점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자동차, 철강, 전

자, 소재부품 등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세계적인 ‘제조업왕

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일본이 부품을 끊으면 삼성

18)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Energ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김두래 외, 2015: 

434-435; Low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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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현대차공장 멈춘다”(시사저널, 2013. 12. 3)라는 제목의 언론기사가 지적하듯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조 산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쪽으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 ‘무역’ 및 ‘투자

진흥’ 기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상 우위(인구비례 고려)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016년 현재 51개국과 발효)체결,19) 나아가 

무역활성화에 우리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산업통상

자원부가 (KS마크로 대변되는) 국가기술의 표준화,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연계, 국

가표준 인증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비교적 많은 인력(217명, 절대

치)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가표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위 (있는 집단) 또는 남으로 부터의 인정(즉 ‘인증’)에 가치를 두는 한국의 사회적 정

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별 산업정

책 집행’기능에 무려 1700명 이상의 인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역별 경제산업국를 두고 고객(지역 기업인)에게 직접 산업진흥 및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지리적 구조의 형태에 해당한다. 경제산업성은 또 다른 고유기능인 ‘정보화, 

서비스 산업, 유통,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정책 등’에 432명의 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기타 유통 및 통신판매 산업의 진흥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정보화시대

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교육’

기능에 13명의 인원을 지니고 있었다. 

2) 교육 담당기관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

며, 교육이라는 공공재(public good)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분배기관에 속한다(Meier, 1993: 104; 김종성･정용덕, 2000: 171; 정용덕, 2000). 

교육부의 직접적인 고객은 학생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학부모와 연결되어 있기에 대

부분의 국민을 고객으로 볼 수 있다 (조석준･임도빈, 2010: 334). 그러나 교육열(특

히 사교육)이 과열되어 있으며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교육이라는 공공재의 

본래 목적이 훼손(즉, 공교육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부의 정책에는 법규와 재정보조를 통한 규제적 속성도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 과열문제는 과외금지 조치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19) 2015년 2월 현재 일본은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국제무역연구원,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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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우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이며 다른 분배정책 분야와는 달리 고객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조석준･임도빈, 2010: 

334-335). 교육부의 효시는 1948년 설립된 문교부이며, 1990년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1년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었으며, 2008년에는 과학

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면서 교육부 본연의 명칭과 기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일본의 교육정책을 담당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2001년 과학기술청과 통합되어 탄생한 문부과학성이며20), 그 

효시는 1871년 설치된 문부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통합 당시 ‘교육과학기술성’이라

는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문부성 관료들의 저항으로 기존 명칭이 

반영된 현재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東洋經濟新聞社, 2001: 78). 일본 관료들의 

보수적 성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이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

아, 교육정책은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정책, 평생학습과 같은 교육정책 기능만(즉, 과학기술정책은 제외)을 한일 비교분

석의 대상으로 한다. 

<부록 4> 는 교육부의 10개 대기능 중 6개만이 문부과학성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합치율 60%).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중등 교육정책,’ ‘대학정책’ 기

능에 있어서는 양국이 대체로 대등한 인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제교육협

력’ 정책(예, 각국과 교사교류, 재외동포교육, 국외유학, 유학생유치)의 입안 부문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문부과학성에 비해 5배를 훌쩍 넘는 인력을 지녔으며, 그 집행기

능(‘국립국제교육원’ 73명)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통상자

원부의 예에서와 같이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국제협력 및 국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생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부는 문부과학성의 약 70% 정도의 인력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취업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을 두고 장애

인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원의 연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21) 반면, 문부과학

성은 보다 포괄적인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기능(‘국립교육정책연구소’ 148명)을 지

니고 있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사편찬(101명), 지방교육지원(46명), 학교안전, 교

육시설, 이러닝(40명), 교원소청심사(33명) 등 상대기관에는 없는 고유기능들을 지니

20) 교육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기관은 Department of Education이다. 

21) 사회의 소외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은 재분배 정책

기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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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존재는 일제식민지의 경험, 

분단국가의 현실, 그로 인한 보수와 진보세력 등으로 나누어진 한국 교육계의 복잡한 

현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둘러싼 전교조와 국사

편찬위원회와의 대립, (이른바 ‘참교육’으로 인한 징계, 해임과 관련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의 소청심사 청구 등이 그 예이다. 

3. 재분배기관

1) 국민보건, 사회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에서도 “특히 건강이나 복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한정적인 대상 (즉,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고객으로 삼는다(조석준･임도빈, 2010: 

349)는 점에서 재분배 기관에 속한다(김종성･정용덕, 2000: 173; 정용덕, 2000). 

1948년에 설립된 사회부, 이듬해에 신설된 보건부가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된 

것이 보건복지부의 모체이다. 과거 보건, 복지정책은 국가 경제발전과 성장에 가려 정

부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축에 속하였으나, 1994년 보건복지부로의 개편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간 등한시 되어온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

인 및 사회보장,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 있어왔다. 최근 수년간 복지 관련 예산은 연 10-20% 정도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정부총지출예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조석준･임도빈, 2010: 348). 이는 보건복

지부의 조직, 즉 인력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중앙관청

은 후생노동성이다.22) 1938년 탄생한 후생성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1947년 

후생성으로부터 노동정책기능이 분리되어 노동성이 설립되었다가, 2001년 행정개혁 

때 현재의 후생노동성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후생, 노동기능의 

관할권 중복으로 인한 빈번한 충돌이 2001년 재통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東

洋經濟新聞社, 2001: 90). 

<부록 5>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10개 대기능 중 8개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수행되고 있다(합치율 80%). 두 기관은 ‘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및 서비스,’ ‘노

인복지’ 기능에서는 서로 대등한 인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정책, 질병예방 

22)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보건복지부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김두래 외, 2015: 435; 김종성･정용덕, 2000: 173; 

Meier, 1993: 94-95; Low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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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연구,’ ‘건강보험제도 운영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 부문의 인력규모에 있

어서 보건복지부는 후생노동성의 약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정책 및 질병예방 및 관리’ 기능과 관련한 비율(약 50%)의 해석에는 유의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 소속의 국립한센병요양소에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

이 있고, 이 인력이 해당기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 기

능으로 좁혀서 보면 (즉,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 인원의 합과 

후생노동성의 의정국 인원을 비교하면) 오히려 전자가 후자의 약 2.5배에 달하는 인

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계’ 부분 참조).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경우 전국 각

지에 (보건복지부에는 없는) ‘지방후생국’을 두고 있으며 그 총인원이 1728명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경우 본부보다는 현장위주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질병관리를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연구기능에서 일본은 ‘국립감염증연구

소’에 363명이라는 막대한 연구 인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룬 한국보건체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에 전

념하기보다 보건 분야가 생소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이해시키고 대응지침을 받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려나가 보고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

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역량이 낮고 (연구비, 사업비로 비정규직 연구 인력

을 충원하여 이들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수적으로 많음), 보건 분야의 요직을 비전문가

가 수행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국장 3명 중 보건 전문가는 1명뿐이며 심지어 건강정

책국장도 비보건 전문가) 한다는 지적이 있다(동아일보, 2015. 6. 20).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을 갖춘 보건인력의 확충과 현장위주, 그리고 보다 

분권화된 보건체계의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관리기능에 있어서 후생노동성은 보건복지부의 약 3

배에 이르는 인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사회의 한 단면

을 보여주는 듯하다. 2010년 현재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자 79세, 여자 86세이며, 

1970년대 총인구 대비 7%에 불과하였던 65세이상 인구가 2010년 22%로 증가하였

고, 2050년에는 총인구의 40% 수준으로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日本 

內閣官房 社會保障改革擔當室, 2010).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는 연금 수령자의 급

격한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절

대적인 점(2009년 기준으로 노령가구의 평균소득 중 공적연금이 총소득 중 70.6%를 

차지:日本 厚生勞動省, 2009)을 고려할 때 이는 곧 정부기능의 확장을 의미한다. 아울

러 일본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해 기존의 연금제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래전부터 제도개혁을 논의, 추진하여 왔다(윤석명,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149

2012: 69).23) 결국 후생노동성의 연금정책 관련 인력의 압도적 우위는 고령화로 인

한 공적연금수혜자의 증가, 그에 따른 연금제도개혁 등 정부기능의 확장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년 안에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있어 현재의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되며, 2060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연합뉴스, 2016. 5. 17) 한국으로서도 연금정책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

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국의 각 기관은 상대국에는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제

약, 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육성’(78명)기능과 ‘저출산, 인구, 아동정책’(83명)기능

을, 후생노동성은 (앞서 언급한) ‘지역별 후생정책의 집행’ 기능 (1728명), ‘사회보장

정책과 노동정책의 통합’ 기능 (149명), 범죄가능성이 있거나 여러 이유로 부모가 키

우지 못하는 등 소외된 ‘아동의 자립지원’정책 (76명)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여

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후생노동성의 경우 ‘저출산, 인구, 아동정책’ 관련 인력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의 육성환경과와 보육과( 

<부록 5> 참조)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 기능과 노

동정책 기능 간 통합에 많은 수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점은 2001년 이전의 두 기능

간 관할권 다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는 후생노동성 내 이들 두 기능이 상호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혼합’상태에 머무

르고 있어, 완전한 ‘융합’까지는 이르지 못한 양상이다(마부치 마사루, 2007: 

1332-1334). 

2) 고용증진 정책 및 노동자의 권익 담당기관

고용노동부는 수입이 없는 자 또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 을 제

공하고, 일시적 실직자에게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 경

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재분배 기

관에 속한다(Meier, 1993: 94-95; Lowi, 1985; 김종성･정용덕, 2000: 173; 정용

덕, 2002). 고용노동부의 효시는 (앞서 언급한) 보건사회부 소속의 외청으로 1963년 

23) 특히, 근래에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이 노인층만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연금납부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연

금제도의 붕괴”에 직면하였었다(한국경제신문, 2011. 5. 10).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2010년 2월 말 현재 58.2%로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대 납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코자 공무원연금을 

아예 없애는 등 혁신적 연금개혁 정책들을 내놓았다(동아일보, 201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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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노동청이며,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가,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되었다. 앞서 일본의 후생노동성 통합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도 분장사무의 

근접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상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조석준･
임도빈, 2010: 350).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은 후생노동성이며,24) 

그 출발점은 1938년 탄생한 후생성이다. 

<부록 6> 은 고용노동부의 5개 대기능 모두 후생노동성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합치율 1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정책수립’ (직업능력 개발 및 고

용평등 정책 포함), ‘근로기준정책 수립,’ ‘산업안전보건정책’ 기능에 있어서 고용노동

부와 후생노동성은 대체로 대등한 인력을 지녔다. 그러나 지역별 고용노동정책 집행 

기능에 있어서 후생노동성은 고용노동부에 비해 2배 가까운 인력을 지니고 있다. 이

는 후생노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각 지역 수요자에게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책 수립’ 및 노사분쟁의 조정 기능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인

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노정해 온 노사분쟁의 심각성을 암시한다

고 할 수 있다. 

4. 외교기관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다자･양자 경제외교, ODA 등의 개발협력외교,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의 보

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외교 담당기관이다. 1948년 

탄생한 외무부가 그 전신이며, 1998년 통상산업부로 부터 통상기능이 분리, 통합되

어 외교통상부가 되었다가 2013년 해당 기능을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과거 외

국과의 관계에 있어 거의 독점적이었기에 외무부 시절에는 정부 내 장관서열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25)(조석준･임도빈, 2010: 302; 308).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은 외무성이다.26) 1885년 내각제도 창설 당시의 명칭

24) 고용노동부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미국의 연방기관은 Department of Labor,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등이다 

(김두래 외, 2015: 436-437; Meier, 1993: 94-95; Lowi, 1985).

25) 2013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다음인 4위로 

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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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부록 7> 은 외교부의 8개 대기능 중 7개가 외무성에서도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합치율 87.5%). 그러나 외교부의 총 인력이 외무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기능에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인력규모 상 열세

를 면치 못하고 있다.27)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이 ‘기능별 외

교정책 수립’ 부문에서 외교부는 외무성의 약 17% 수준의 인력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

다는 사실이다. 주요 하위기능들을 살펴보면, ‘국제기구국’이 담당하는 유엔관련 사

무, 군축 및 핵무기확산방지, 인권문제, 안전보장 등의 기능에서 외무부 인력은 외무

성 (‘종합외교정책국’) 인력의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외무성의 ‘종합외교정책국’

이 한국의 ‘국제기구국’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타 국제문제에 대한 정책입안 기능(예, 

테러대책, 중대 긴급사태에의 대응, 국제적 조직범죄, 우주에 관한 외교정책), 주요 외

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그리고 중장기 외교정책의 기획입안도 담당하고 있다는 사

실28)을 감안하더라도 외교부 해당기관의 인력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의 ‘개발협력국’의 인력이 외무성 

상대기관의 거의 10분의 1수준에 있는 것은 ODA 공여국으로서 막 발돋움한 한국의 

26)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Stat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이 

해당 한다 (김두래 외, 2015: 430-431; Meier, 1993: 110). 

27) 외교 담당기관은 앞서 논의한 규제, 분배, 그리고 재분배 기관과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기관들은 국민 개개인들 또는 집단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정책

성과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한다. 반면, 전자는 주로 일반적인 의미
의 국민 또는 전체로서의 국가 (“the nation as a whole”)(Meier, 1993: 110; Lowi, 

1985)로 하여금 국가안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김종성, 정용덕, 2000: 187). 

다시 말해, 외교 담당기관의 주된 기능은 영토 내 자국민이 아닌 해외의 여러 국가(그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포함) 내지는 국제기구로 향하여져 있기에, 앞서의 다른 유형의 기관과 

같이 인구규모를 고려한 한일 인력비교를 할 경우 다소 부적합한 요소가 존재한다. 즉 외교

부와 그 상대기관인 외무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국 외교 인

력의 비교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절대 인력 수이다. 예컨대 최근의 한 신문기

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863명의 [외교부] 본부 인력은 네덜란드(1902명), 캐나다

(4389명), 일본(2235명) 등과 비교해 매우 부족해 기획･지휘･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 때,” 매일경제신문, 2016. 3. 15). 이 기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구가 1665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네덜란드의 상황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설령 재외동포를 외교기능의 정책대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수에 있

어 한국은 일본보다 약 5.6배나 많아(본문 참조), 오히려 일본 외무성에 advantage를 주어

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 외교 담당기관 외교인력 규모의 비교에 있어 (인구

비례가 아닌) 그 절대치를 기반으로 함을 밝힌다. 

28) 외무성의 종합외교정책국은 상호 이질적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잡동사니적인 성격

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城山英明･坪內 淳, 2002: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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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60년 이상 ODA 공여국으로서 활동해 오며 

총 ODA 규모에 있어 세계 5위의 지위(2014년 현재;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

국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기도 함29))를 지키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인 부분이 있다. 

‘지역별 외교정책 수립,’ ‘경제외교,’ ‘외국에서의 외교 및 영사’ 기능에서는 사정이 

약간 양호하여 외교부가 외무성의 약 30%-40% 선에 해당하는 인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보호’기능에 있어서는 718만명(2014년 12월 현재)30)이

라는 재외동포를 지닌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듯 사정이 더 나아져서 외교부의 인력은 

외무성의 약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 또한 일본의 재외동포수가 

129만명(2014년 10월 현재)3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열악한 인력수준

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라크에서의 김선일씨 피살사건, 중국에서 빈번히 들려오

는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필리핀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피살사건 등을 감안할 때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국’에 보다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연구’ 기능에 있어서는 외

교부가 외무성의 5.7배에 달하는 많은 인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무성연

수소’의 인력은 외무성 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및 교양을 증

진시키기 위한 교원들인 반면, ‘외교안보연구원’의 경우 이러한 교원들뿐만 아니라, 

중장기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분석 및 개발 등 싱크탱크로서의 연구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외교원’과 ‘외무성연수소’는 ‘교육연구’라는 동일 대기능 

카테고리에 분류되었으나 국립외교원이 보다 포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

한 통계치가 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 외교정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

서 ‘국립외교원’은 외무성의 ‘종합외교정책국’과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상대에게 없는 고유기능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외교’ 기능을, 외무성은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기능을 지니고 있다. 전자의 기능은 남북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상

황이 반영된 것이다. 주목할 부분으로 후자가 ‘국제정보통괄관’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

고, 90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하여 국제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9) OECD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oecd.org/dac/stats/oecdstat-faq.htm). 

30)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2015. “재외동포현황” 참조.

(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ofat)

31) 日本 外務大臣官房 領事移住部編. 2015. ≪海外在留邦人數調査統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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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있어 정보자원(즉, 적절한 정보 및 아이디어에 기초한 신속한 국제정세에의 대

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외무성의 국제정보통괄관의 기능은 한국 외교부에 많은 시

사점을 준다.32) 외무성은 이미 외교부보다 45개나 더 많은 207곳의 해외공관에 

3500명에 달하는 인력(외교부의 2.2배)을 파견하여 현장으로부터 최신정보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중복적 기능을 지닌 별개의 기관(‘국제정보통괄

관’)을 두고 있다는 것은 외교에 있어 “가외성”(redundancy)의 중요성(城山英明･坪

內 淳, 2002: 253)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정확한 파악

을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결국 하나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Ⅴ. 논의: 기관유형별 한일 인력규모 비율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위에서 행한 대기능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 논의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

기 위해, 기관유형별 한일 인력규모 비율을 비교해 본다(여기서 ‘한일 인력규모 비율’

이란 <부록 1> 에서 <부록 7> 에 표기된 합치된 대기능 별 ‘비율’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법무부와 환경부; 일본은 이들 부의 대기능에 상응하는 성청: 이하 생

략)의 합치된 대기능 15개, 분배기관(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9개(합치된)대기

능, 재분배기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12개 대기능, 외교기관(외교부)의 6개 

대기능, 총 42개 대기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33) 먼저 합치된 각 대기능의 한일 인

력규모 비율 측면에서 동일 기관유형 내 다른 합치된 대기능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사례를 판별하기 위해 box p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은 그 결과를 보

32) 해외공관 경험이 있는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의 정보력은 대단”하고 “정말 얄밉게 잘 한다”

고 말한다(중앙일보, 2015. 8. 13). 또한, 일본 외교 인력의 풍부함을 잘 보여주는 한 일화

로, 스위스의 유엔 제네바대표부에서 근무한 한 외교관은 “일본 대표부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는데, 일본 측은 여성･노동･아동･장애인 인권 등 분야마다 담당자가 따로 지정돼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명이 대여섯 개의 분야를 맡는다. 분야별 소개를 할 때 두더지 게임 하

듯 특정인들이 계속 번갈아 손을 들어야 해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고백했다(중앙일보, 

2015. 8. 13). 

33) <표 2> 상에 나타난 표본수의 총합 42개(즉, 합치된 대기능수)와 본문의 ‘결과분석’에서 언

급한 대기능 중첩수 49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7개 대기능의 (한국 또는 일본의) 

세부 인원자료가 입수 불능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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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각 유형의 기관은 각기 하나씩의 outlier (o표) 또는 extreme value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기관의 outlier 값 5.1은 법질서 유지기관의 ‘인권’ 

기능에 관한 수치(즉, 법무부가 해당기능의 인력에서 법무성의 5.1배)이며, 분배기관

의 extreme value 5.8은 교육기관의 ‘국제교육협력 총괄’ 기능에 관한 비율을, 재분

배기관의 extreme value 5.3은 노동기관의 ‘노사정책수립 및 조정’ 기능에 관한 비

율을, 외교기관의 extreme value 5.7은 ‘교육연구’ 기능에 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들 값들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해당 기능에서 인력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유의할 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권,’ ‘국제교육협

력 총괄,’ ‘교육연구’ 기능에서 일본의 인력규모는 각각 20명, 10명, 17명으로 지나치

게 그 수가 적어서 반대로 한국의 해당 인력이 과하게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노사정책수립 및 조정’ 기능에서는 한국의 인력규모가 1071명(인구비례)으로 이는 

실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유형별, 한일 간 인력규모 비율을 보다 합당하게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도출하

기 위해 앞서 확인한 4개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분석하였다. <표 2> 에 기관유형별 한일 인력규모 비율의 중심경향성(central 

tendency)을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과 중위수(median)가 나타나 있는데, 두 값이 대

체로 동일하다(적어도 두 값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는 둘 중 어느 값을 취해도 

중심경향성을 대표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규

제기관이 1.9(법무부의 ‘법수형자 수용 및 교정, 교화 기능,’ 2.01)로 가장 크고, 다음

으로 분배기관 1.5(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정책,’ 1.54), 재분배기관 0.8(고용

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수립, 조정’ 및 ‘산업안전보건정책’ 기능, 0.90), 그리고 외교

기관 0.4(외교부의 ‘외국에서의 외교 및 영사’ 기능, 0.45) 순이다.34) 이들 값은 한국

의 규제기관들은 일본에 비해 대체적으로 약 2배의 인력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분배

기관은 1.5배, 그리고 재분배기관과 외교기관은 각각 80%와 40% 수준의 인력을 지

니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볼 때 규제, 분배기관은 한국이 재분배, 외교기관

은 일본이 인력규모면에서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괄호 속에 각 비율에 가장 근접한 대기능과 그 비율값을 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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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관유형별 한일 대기능 인력비율 Box Plot 분석

<표 2> 기관유형별 한일 대기능 인력비율에 관한 기술통계*

규제 분배 재분배 외교

N 유효 14 8 11 5

평균 1.8871 1.5488 .7791 .4040

중위수 1.9500 1.4200 .7200 .4400

표준편차 .75253 .69114 .31290 .16502

범위 2.37 1.94 .87 .45

최소값 .49 .69 .34 .17

최대값 2.86 2.63 1.21 .62

백분위수

25 1.2275 .8825 .5000 .2550

50 1.9500 1.4200 .7200 .4400

75 2.5100 2.1750 1.1400 .5350

* 4개 극단값 제거하여 분석

한국의 규제기관이 일본보다 약 2배나 많은 규제인력을 지녔다는 것은 그만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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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김종성･정용

덕, 2000: 174). 법무부가 ‘인권기능’에, 환경부의 경우 ‘환경분쟁조정’ 기능에 일본

의 각 해당기관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은 이 같은 갈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분배기관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인력규모면에

서 크다는 사실은 김종성･정용덕(2000: 17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력

규모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분배기관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한국의 분배정책이 사

회의 이익집단들의 투입정치에 더 반응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이들 고객집단들에 

의해 정부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성･정용덕, 2000: 

172). 이러한 예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의혹 등 이명박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 교육정책(특히, 대학입시제도)의 비일관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

분배기관의 인력규모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는 연구결과 또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재분배기관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김종성･정용덕(2000: 173)의 주장에 부합한

다. 김종성･정용덕(2000: 173)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일본 중앙정

부가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일본의 중앙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계층(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에게 보다 더 개방적임을 뜻한다. 아울

러, 국가통수권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일본

의 중앙행정기관이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일본 수상이 (한국

의 대통령 보다) 자신의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외교 인력을 그 만큼 많이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표 2> 에 나타난 규제기관과 분배기관의 표준편차와 범위(최소값과 최대

값 간의 차이)값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그 값이 두드러지게 크다. 이는 한국 규제기

관과 분배기관의 대기능들이 일본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인력규모를 지닌 점을 감안

할 때 반대로 일본이 이들 두 기관유형에서 인력규모 상 더 큰 대기능도 소수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실제로 규제기관의 경우 ‘국제협력, 지구온난화방지’ 

기능(비율: 0.49)에서, 분배기관의 경우 ‘산업정책, 제조업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기

능(0.76)과 ‘평생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정책’(0.69) 등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큰 인력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35) 

35) 이외에도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조직규모와 수평적(기능적) 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양국의 각 부처(성청)별 총인원수와 대기능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

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47개 부처 중 단지 7개 부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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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일본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영역을 불

문하고 잘 발달된 지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각 지역에 ‘지방지

분부국’36)을 설치하고 중앙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일본 측 

분석대상 중 문부과학성을 제외한37)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지방지분부

국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법무성(지방법무국), 경제산업성(경제산업국), 후생노동

성(지방후생국)의 것들은 한국의 해당 부처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앞서의 분석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각 중앙관청은 이들 지방지분부국에 막대한 규모의 인력을 투

입하고 있었으며, 전체 국가공무원의 약 60%가 이러한 지방지분부국에서 종사하고 

있다(하정봉, 2009: 148). 이같이 발달된 지리적 구조를 중앙과 지방과의 정책의 일

관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지방지분부국은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역에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되는 이른바 이중행정과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中島忠能, 1983: 56-59). 현재는 지방분권화라는 시

대적 조류에 맞추어 기존에 지방지분부국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양이 이

루어지고 있다(강형기･허훈, 2006: 20). 

Ⅵ. 결론: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의 47개 부처 중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판명된 법무부, 환경부(이상 규제정책 기능), 산업통상부, 교육부(이상 분배정책 

기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이상 재분배정책 기능), 외교부(외교정책 기능)의 대기

능들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 성청의 대기능들을 서로 합치(match)시키고 각 기능의 

내용과 조직(즉, 인력)규모를 중심으로 한일 비교분석을 하였고, 아울러 기관유형 별

로도 동일한 분석을 하였다. 즉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 거시적 비교분석을 하였

다. 미시적 차원의 비교분석은 기능구조와 지리적 구조에 기반 한 것이었고, 거시적 

차원의 그것은 Lowi(1972; 1985)의 정책목표에 따른 4가지 기관유형별 비교분석 방

36) 지방지분부국은 일반적으로 광역적 블록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형태, 도도부현단위로 설치

되어 있는 형태, 그 밖의 형태(지국, 사무소, 지소, 출장소 등)로 분류되어 진다 (하정봉, 

2009: 148), 

37) 문부과학성이 지방지분부국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교육기능을 이미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

여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 (강형기･허훈, 2006: 24)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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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규제기관의 경우 법무부는 법무성에 비해 범죄

자 처벌과 수형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더 철저하며, 이러한 기능을 위한 검사와 교

도관의 교육훈련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규제기관인 

환경부도 환경성에 비해 ‘지방 환경관리’ 기능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국내 환경문제의 방지 및 해결 노력에 있어 우위에 있었다. 아울러, 분배기관의 경우,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비해 제조업 진흥에 있어 두드러지게 많은 인

력을 투입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최근 공격적으로 맺고 있는 세계 각국과의 FTA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 ‘무역’ 및 ‘투자진흥’ 기능에 있어서

는 후자가 조직규모 차원에서 우위에 있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 국제협력 및 국제화 

정책, 즉 세계 각 국과의 교사교류, 재외동포교육, 국외유학, 유학생유치 정책의 입안

과 집행 부문에 있어서 문부과학성에 비해 많은 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평생교

육, 진로 및 직업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문부과학성이 교육부에 비해 조직규모 상 우

위에 있었다. 재분배 기관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후생노동성에 비해 보건 분야의 연구

기능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관리기능에 있어서 조직규모 상 확연한 열세에 놓여 있

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역별 고용노동정책 집행 기능에 있어서 후생노동

성의 약 절반에 불과한 조직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기

능별 외교정책 수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능에서 외무성에 비해 인력규모 상 열세

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특히 외무성은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수집’이라는 별도의 대

기능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영역을 

불문하고 ‘지방지분부국’에 기반 한 잘 발달된 지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정리하건데 규제 및 분배기관에서는 한국이, 재분배 및 외교기관에 있어서는 일본

이 조직규모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궁

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정부가 미래의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복지재정 부담의 증대와 같은 사회문제를 우리보다 10

년 이상 먼저 경험해 오고 있으며, 이는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기능의 확

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한국 정부가 미래의 행정환경에 적절

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노후생활보장,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 선

진국 형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이들 기능에 대폭적인 인력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

히, 근년에 나타나고 있는,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사건들

을 볼 때 이들 기능의 인력확충은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최근 ‘사드’(THAAD)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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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미일 신밀월’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해결에 있

어서 일본정부의 더욱 불성실해진 태도 등을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는 앞으로 한 층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과거 구한말에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열악한 외교역량을 가지고서는 당면 사안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외교에 급급할 수밖에 없으며, 미래의 국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중장기적 대응과 ‘예방 외교,’ 그리고 거시적 전략과 구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북아

의 전환기적 환경에 놓인 한국에 있어 외교역량의 강화가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한일 중앙정부기구의 비교연구가 간과한 실, 국 차원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 상의 미시적 비교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유의할 점이 있다. 본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설령 한일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정 기능이 대기능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국에서는 과단위에서 실행되고 있을 수 있다. 실 또는 

국이 아닌 하위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다면 이는 해당국에서는 그 기능이 비교적 덜 중

요하게 판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

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일본 법무성의 

경우 각 지역 지방법무국에서 수행하는 등기, 호적, 국적, 공탁 등 민사행정 사무 기능

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사무소 등의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을 보다 철저

하고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한일 비교분석이 행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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